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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안보 역학관계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현실주의자들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 역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안
보 딜레마에 빠지면서 경쟁구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Friedberg 1993-94; Betts 1993-94; Buzan 
and Segal 1994; Duffield 2003; Christensen 1999; Wu 2005-06).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부상은 
결국 미중간의 패권경쟁과 이 지역에서의 군사대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Mearsheimer 2001).  
실제 지난 시기 동북아 지역 내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두 자리 수
를 기록하며 과거 10년간 빠른 군사력의 성장을 보였다. 중국은 2010년 명실상부한 세계2위의 경제대국

이 되기 이전인 2005년에 이미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의 국방비 대국이 되었다. 한국은 세계 15위라

는 경제규모에 규모에 맞게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국방비 증가를 기록하여 세계 12위에 올랐다(SIPRI 
2010). 일본의 국방비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1퍼센트 유
지라는 정책 속에서도, 그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경제 규모를 반영하여 그 절대액수가 세계 5위를 기
록하고 있다(SIPRI 2010).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북한의 핵개발, 한일, 한중 간 역사 및 영토 분쟁, 대만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 민족주의의 증가 등 고질적인 정치, 군사적 문제들에 의해 더욱 증폭되는 경향을 보
인다(Christensen 2011; Rozman and Lee 2006, 761-784; Matthews 2003).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강
대국 간의 견제, 국가 간 분쟁과 불신,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
가, 다자 기구의 확산과 활성화, 사회 문화 교류 증가,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한 지역 내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Pempel 2005; Kurlantzixk 2007; Katzenstein 2005; Katzenstein and Shiraishi 2006).  또한, 일
부 구성주의자들은 동아시아 특유의 전통과 문화로 인해 중국의 부상이 서구의 경우와는 달리 지역국가

들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 진행될 것이며, 권력 이양이 생각보다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한다(Kang 2003; 2004; Berger 2003, 387-420). 하지만 자유주의나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은 현실주의 주
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있지는 못하다. 현실주의는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이 여전히 증가하는 이유

를 묻고 있다.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과거 유럽 강대국 간 경쟁과 힘의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주요 요소인 힘, 제도, 이념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경쟁과 협력을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론의 토대가 되는 
현실은 항상 변화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영향을 줄 다른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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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Suh, Katzenstein and Carlson 2004, 1-33; Acharya 2008, 57-82).  21세기 국제정치는 국가를 넘
어선 개인이나 민간단체,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등이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를 비
롯한 급격한 환경변화나 빈곤과 기아, 지구적 질병 문제는 국가간 전쟁보다 더욱 큰 재앙을 초래하는 국
제정치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간 관계도 이제 보다 복잡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
게 된 것이다. 그 중에서 근대 이후 급속히 진행되어온 인구변화는 한 국가의 내부 사회뿐 아니라 국가간 
지정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이 최근 미국을 포함한 주
요 강대국에서 일어나는 급속한 인구변화가 이들 국가간의 세력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소중의 하
나로 주목하고 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출산저하와 인구의 노령화라는 현상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인구변화는 이들 국가의 경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근본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력의 장기적인 쇠퇴를 가
져온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효과가 일정기간 잠복기를 거쳐 갑자기 드러나기 시
작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가 드러날 시점에서 이를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현재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변화는 국제정치에서 주요 강대국간의 세력 전이를 결정짓는 새로운 요인으

로 작용할 것이다(Eberstadt 2010, 58-67; 2003). 하스(Mark L. Haas)는 고령화되는 인구구조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강대국 간의 군사 경쟁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 등 급속

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글로벌 고령화’(global aging)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지속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된다(Haas 2007, 112-117). 

동북아는 그 어느 지역보다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동북아의 급속한 노령화는 각 국가

의 정치, 경제, 사회뿐 아니라 이들간의 관계, 특히 지정학적 경쟁과 군비증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본 연구는 한중일 삼국의 고령화 추세가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경제활동 인구의 위축은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을 둔화 시킬 뿐 
아니라 복지비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경제성장의 둔화와 복지비의 증가라는 두 현상은 
서로 상승작용을 통해 국가 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결국 다른 재정지출 특히 군
사비 지출과 증가에 중요한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인구변화에 의해 둔화될 수 있다

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경우 민주평화(democratic peace)가 아닌 인구평화 (demographic peace)의 가
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II. 동북아시아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1. 동북아시아의 급격한 고령화 
 
인구의 고령화는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중일의 인구변화를 영국, 프랑스, 독일의 그것과 비교

하면 이 지역의 저출산과 노령화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표 1]의 경우 동북아 삼국의 출산율 저하가 
이미 오래 전부터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이미 1950년대에 인구 유지를 위한 필수 
출산율인 2.1을 하회했으며 한국 역시 1980년대부터 출산율 저하 현상을 겪고 있다. 그 결과 한일 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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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도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영국과 프랑스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1

 
. 

[표 1] 국가별 출산율 

 

국가명 기간 2005-2010 인구 대체율 통과시점 
서유럽 1.68  
독일 1.32 1970-75 
영국 1.84 1970-75 

프랑스 1.89 1975-80 
동북아시아 1.42  

일본 1.27 1955-60 
한국 1.22 1985-90 
중국 1.77 1990-95 

출처: 유엔, 세계인구전망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Population Database (New York: 

United Nations, 2008), http://esa.un.org/unpp/index.asp?panel=2, select variant: medium  

 
반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괄목할만한 경제 발전은 이들 사회의 평균수명이 급속히 증가하는 결과

를 가져왔다. [표 2]에 의하면 한국, 일본, 중국의 기대 수명이 유럽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국가별 기대수명(남녀 모두) 

 

국가 기간 1950-55 기간 2005-10 기간 2020-25 
서유럽 67.7 80.2 82.1 
독일 67.5 79.9 81.6 
영국 69.2 79.4 81.3 

프랑스 66.5 81.2 83.3 
동북아시아 50.9 78.4 80.6 

일본 63.9 82.7 84.9 
한국 47.9 79.4 81.2 
중국 40.8 73 75.8 

출처: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Population Database (New York: United Nations, 2008), 

http://esa.un.org/unpp/index.asp?panel=2, select variant: medium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빠른 증가 현상은 종합적으로 한중일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

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표 3]은 각 국가별로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여준다. 일본이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인구의 7퍼센트 이상이 65세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로 전환된 반면, 한국과 
중국은 각각 2000년과 2001년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2. 일본은 2011년에 인구의 23퍼센트가 65세 
이상 노령인구로 구성되면서 21퍼센트 이상으로 구분되는 초고령 사회를 넘어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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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고령화된 국가가 되었다(Japan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 2011). 2025년에는 
한국의 고령화가 영국과 프랑스를 따라잡으며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고, 중국은 인구의 13.4퍼센트가 
고령인구로 구성될 것이다. 2050년에는 일본과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

된다. 
 

[표 3] 고령인구 비율(65세 이상) 
 

국가 1950년 1975년 2005년 2025년 2050년 
서유럽 10.6 14.1 17.2 22.4 26.2 
독일 9.7 14.8 18.9 25.1 28.4 
영국 10.7 14 16.1 19.4 23.2 

프랑스 11.4 13.5 16.5 22.6 27.1 
동북아시아 4.1 5.3 12.3 20.8 31.2 

일본 4.9 7.9 19.9 29.7 35.9 
한국 2.9 3.5 9.3 19.3 34.2 
중국 4.5 4.4 7.6 13.4 23.6 

출처: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Population Database (New York: United Nations, 

2008), http://esa.un.org/unpp/index.asp?panel=2, select variant: medium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노령화가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아래 [표 4]에서 

보듯이 서유럽 3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67년이 걸렸다면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22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여기서 다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기 까지는 고작 평균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
상된다. 이는 같은 기간 43년이 걸린 서유럽국가들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이다. 결과적으로 서유럽 삼
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전환되는데 110년이 걸린 것에 비해 동북아 3국의 경우 32년 만에 
이를 따라잡게 된 것이다. 
 
[표 4] 초고령사회 도달시기(년도) 
 

국가 
고령화  고령 

(7퍼센트) 
(14퍼센트) 

고령  초고령 
(14퍼센트) 
(20퍼센트) 

고령화 초고령  
(7퍼센트) 

(20퍼센트) 
유럽 67 년 43 년 110 년 
독일 (1932) 40 (1972) 37 (2009)  77 
영국 (1929) 46 (1975)  51 (2026)  97 

프랑스 (1864) 115 (1979) 41 (2020)  156 
동북아시아 22 년 10 년 32 년 

일본 (1970) 24 (1994) 11 (2005) 35 
한국 (2000) 17 (2017) 9  (2026)  26 
중국 (2001) 25 (2026) 10 (2036)  35 

※ (    ): 고령화, 고령, 또는 초고령 사회 도달 년도 

출처: Japan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www.ipss.go.jp); Korean National Statistic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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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격한 고령화와 경제발전의 저하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의 노령화는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 저하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전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력 감소가 일어나고 국내 시장의 위축을 가져온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성

장의 둔화를 초래한다. 1990년대 일본은 일명 ‘3K’ 직종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오늘날 일본은 
실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은 인구의 고령화

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Fuyuno 2007). 2000년대 한국에서는 일본의 ‘3K’와 유
사한 ‘3D’ 직종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국 역시 단순 노동직에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3. 중국은 아직 노
동인구의 감소나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지는 않았지만 중국 역시 인구노령화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둔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령인구의 증가와 인구감소는 시장과 경제의 축소뿐 아니라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할 노년 인
구 층에 대한 부담이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한다. [표 5]에 의하면 2050년까지 동북아시아 3국은 
서유럽 3국보다도 오히려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년인구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1950년에는 12명의 노동인구가 한 명의 고령인구를 책임지는 반면 2000년에는 그 수가 4명

으로 줄어들고, 2050년에는 한 명의 노동인구가 한 명의 고령인구를 책임지는 양상을 보여줄 것으로 예
측된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 2000년까지는 노동인구 10명당 고령인구 한 명 꼴로 상대적으로 젊은 국가

였지만 2050년에는 각기 3대1, 2대1의 비율로 급속히 부담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더욱이 20세에서 
64세 사이의 남녀 가운데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인구를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다. 
 
[표 5] 잠재부양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당 노동인구(15세-64세) 

 

국가 1950년(천명) 2000년(천명) 2050년(천명) 
서유럽 6.3 4 2.3 
독일 7  4  2  
영국 6  4  3  

프랑스 6  4  2  
동북아시아 15 8 2 

중국 14  10  3  
일본 12  4  1  
한국 19  10  2  

출처: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http://esa.un.org/unpp 
 
 
 
 
III.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와 사회(안보)보장(Social Security)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북아국가들은 사회보장에 상당한 예산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일본에서 실
시한 사회보장 정책들을 보면, 한국이나 중국도 각각 2000년과 2001년 노령화 사회 진입한 것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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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보장을 위한 예산을 수배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방비를 포함한 다른 부문의 예산 삭
감을 유도할 것이다. 
 
1. 일본의 국방비 : GDP 대비 1퍼센트 

 
일본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막대한 재원을 사회보장제도에 투입했으며, 이는 중국과 한국에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평화헌법과 낮은 군사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선진기술과 강력한 경제력에 힘입어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해왔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군비 증강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1976년 <방위 계획 대강>을 통해 기본 국방준비 목표를 설정하면서 국방비가 GDP의 1퍼센트를 넘지 않
도록 하는 원칙이 세워졌다(Japan Defense Agency 1989). 이러한 일본의 국방비 동결은 일본이 고령사

회로 본격 진입하면서 사회보장비용이 급속히 증가하는 시점과 일치한다. 향후 일본은 연금과 의료비용 
지출이 급증하면서 1970년 대비 1996년 사회복지비용은 총액기준으로 19배 증가하였고 1인 기준으로 
약 16배 증가하였다. 더욱이 1990년대 일본 경제가 침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1.2퍼센트 이하로 떨어지

면서 세수가 감소되고 사회복지비 재원 마련은 더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회보장부

문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2040년에는 GDP 대비 사회복지비 비율이 약 27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Jackson and Howe 2003). [그림 1]을 보면, 사회복지비 지출이 총액수준과 GDP대

비 측면에서 국방비 지출에 비해 그 격차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1985년에서 2007년 사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1퍼센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비 지출은 10퍼센트 수준에서 19퍼

센트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OECD; Japan Statistics Bureau). 
 

[그림 1] 일본의 사회복지비 대비 국방비(GDP대비)) 

 

 

 

 

 

 

 

 

 

출처: OECD Statistics 2010, Ministry of Finance, Japan  

 
문제는 앞으로도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현재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 대비 
219퍼센트에 달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New York Times February/7/2010). 따라서 지속되는 복지부문

의 비용증가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본정부는 다른 부문의 정부예산을 감축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국
방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로 지적된다. 실제 일본의 국방비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왔

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2009년 일본 총선에서 사회복지를 강조한 민주당이 북한 핵문제와 미일 동맹 등 
안보정책을 앞세운 자민당을 누르고 승리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4. 실제 민주당 정권은 2010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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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중 사회복지비를 전년대비 9.8퍼센트 증가시켰다(Japan Times January/1/2010; The Yomiuri 
Shimbun January/30/2010). 
 
 
2. 한국 : <국방개혁 2020>과 <비전 2030>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 속에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한 북한의 재래식 도발 위협이 여
전히 상존한다. 따라서 그 어느 나라보다 국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높고 역대 정부도 이에 부
응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력 증가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 왔다. 문제는 2000년대 이후 본격화

되는 인구 노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용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국방예산의 증액이 점차로 힘들어 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국방비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증가세를 보여왔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1980년 
6퍼센트 수준에서 1995년 2.8퍼센트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실제 지출액은 1981년 30억 달러 수준

에서 1996년 157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 현재 약 265억 달러의 군사비로 세계 10위권의 군
사강국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2005년 9월 <국방개혁 2020>라는 야심 찬 군현대화 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대폭적인 군사비 증강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에 따
르면 한국정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군 인력감축을 보완하고 전시작전권 반환 대비를 위해 향후 15년간 
약 445억 달러의 국방예산 증액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초기부터 비현실적 예산안이라는 비판

에 직면하였다. 예를 들면 예산 증액 안이 2006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약 7.1퍼센트의 GDP 성장률에 
기반을 두었는데 이는 한국경제성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2000년대 들어 
둔화되기 시작한 한국경제는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GDP 성장률이 4퍼센트 미만의 성장도 거
두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방개혁 2020>하에서 매년 9.9퍼센트의 증액을 상정하던 국
방예산의 경우 2009년 5.6퍼센트, 2010년 3.6퍼센트 증액에 그치는 현실로 나타났다(국방부 2008; 2010). 

한편 1990년대 초부터 인구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정부는 사회보장비용 증가 요구에 대한 압력

에 당면하였다. 한국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제도 시작 이후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시행

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비 비율은 2007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 수준인 20퍼센트에 한참 못 미치는 7퍼센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2007). 2005년 <국방개혁 2020>을 발표

한 노무현 정부는 증가하는 사회복지비 지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해인 2006년 <비전 2030>을 발표

하였다. 당시 정부는 고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이 다른 선진국의 삼분의 일 
수준 이하로써, OECD 회원국 중 최하인 것을 지적하면서 장기적 국가전략 관점에서 <비전 2030>을 통해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 개선, 노후복지

확대, 의료보험개선, 교육 개혁, 직업 교육 및 사회 격차 축소 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2030년까

지 사회복지비를 현재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21퍼센트로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다5. 
문제는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가운데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방개혁 2020>에서 계획한 국방비 증가에 심각한 부담이 오게 된 것이다. 실제 지난 수십 년간의 정부

지출을 보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중에 비해 복지비의 비중이 빠르게 성장해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한국의 국방비 및 사회복지비 지출간에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살펴

본 일본의 경우와 같이 GDP 대비 사회복지비 비율이 1990년 2.9퍼센트 수준에서 2010년 10퍼센트 수준

으로 증가한 반면에 국방비는 동기간 3.7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오히려 감소한 것을 보인다(한국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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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0).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급격한 고
령화로 인해 들어갈 국민연금의 경우 2005년 GDP 대비 0.4퍼센트 수준에서 2050년에는 7.3퍼센트로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그 밖에 필요한 사회복지혜택을 정부가 모두 지원하려면 2050년에는 
GDP 대비 사회복지비 비율이 최소한 25퍼센트를 쉽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한국의 사회복지비 대비 국방비 (GDP 대비) 

 

 

 

 

 

 

 

 

 

 

 

 

 

출처: 통계청; 대한민국 국방부(2010) 

 
 
3. 중국의 국방 예산 : 여전히 더 증가할 여유 있어 

 
지난 삼십 년 동안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 오면서, 중국은 “국방 개발은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적 성장에 종
속되고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국방보다는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어왔다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8, Part 12). 이를 반영하여 1978년에서 1987년 사이, GDP는 14.1퍼센트 
그리고 정부 지출은 10.4퍼센트가 증가하는 동안, 국방비는 연평균 3.5퍼센트의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1987년에 GDP의 4.6퍼센트와 국가 지출의 14.96퍼센트에 달했던 연간 국방지출이 1978년에는 각각 
1.74퍼센트와 9.27퍼센트로 감소했다. 그러나 1998과 2007년 사이, 중국이 국방 전력화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중국의 국방 예산은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7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제 7회 
중국공산당 회의에서 중국은 경제와 군사 개발에 동등한 무게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한다. 이러한 
입장은 국방에 대한 경제개발우위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Japan Ministry of Defense 
2008, 43). 이로 인해 2006년과 2007년에 중국의 국방 예산은 각각 전년대비 20.4퍼센트와 19.3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였다(People’s Republic of China 2008, Part 7). 이와 같은 중국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국방예

산의 증가는 중국군의 낮은 투명성과 함께 미래 중국의 군사력과 군사정책과 관련하여 주변국들의 우려

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편 중국 역시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증가 압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한 연구보

고서에 따르면 2010년 전체인구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5퍼센트에 달하고 있으며, 이 비
율은 2030년에는 24퍼센트로, 2050년에는 33퍼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일보>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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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시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와 복지비 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경우 고령화가 아직은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지 않은 단계에서 발생함에 따라 그 
충격과 여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는 점이다. 2008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 (2,900달러)은 한국 
(21,000달러)의 7분의1, 일본 (38,000달러)의 1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World Bank 2008). 일본과 한
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시기에 중국에 비해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이를 감당할 재정적, 사
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즉 일본이 1070년대 중반, 한국이 2000년 각기 고령화 사회로 접
어들 무렵 일인당 GDP는 각각 20,000 달러와 10,000달러에 달했으나, 2001년에 고령화로 접어든 중국의 
일인당 GDP는 1,000달러에 그쳤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고령화 전에 부를 축적했던 반면, 중국은 부
유해지기 전에 고령화를 겪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는 점이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급격한 근대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배가시킬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노동자의 극소수들만이 자신들의 퇴
직 이후를 위한 자산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공 연금의 특혜를 받는 노동인구는 전체의 3분의1에 미치지 
못한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형태의 노인 부양대책인 ‘자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

나 중국 정부가 수 십 년에 걸쳐 1가구1자녀 정책을 펼친 탓에, 가족 네트워크의 약화와 출산율 저하를 초
래하여 이러한 전통적인 사회안전망이 붕괴되는 현상을 보인다. 경제성장에 따른 풍족한 삶에 대한 대중

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중국 정부와 지도부가 직면할 정치, 사회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국가 또는 집단 소유 기업을 넘어서는 기본 연금 제도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보편 보장(universal coverage)을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이에 따
른 안전 보장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1998년과 2000년 각각 ‘노동 및 사회 안전부’와 
‘국가 사회 보장 기금’을 설립하였다. 2009년 중국 정부는 사회 안전망은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장기적

인 정치적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라고 선언하였다(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2009). 후진

타오 중국 국가수석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신속히 사회 안전 제도를 설립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공
산당 정치 위원회 회의에서 사회 안전망 제도는 기부 및 상용 보험을 보조로 하면서 시민의 기본 노후 보
험과 의료 보험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Xinhua News May/23/2009). 이에 
더해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 의료보험, 고용, 사회 안전망, 그리고 주택공급과 같은 공공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중국의 싱크탱크는 2020년까지 사회 안전망 지출을 재정수입의 27퍼센트에서 35퍼센

트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림 3]은 중국의 국방비와 사회보장비가 
동시에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2000년대 들어 사회보장비가 군사비를 
추월하면서 그 격차를 벌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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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국 사회 안전망과 군비 지출 (단위: 억 Yuan) 

 

 

 

 

 

 

 

 

 

 

 

 

출처: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7; 2008-2010 Chin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그림 4]는 GDP 비율 대비 정부 지출을 나타내고 있다. 1994년 사회 안전망 지출은 GDP의 0.2퍼센

트에 불과했으나, 10년 후 거의 10배나 증가한 2.01퍼센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군사비 지출은 
1.05퍼센트에서 1.35퍼센트의 경미한 증가를 보인다. 물론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줄여

서 발표한다는 의혹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4]에 나타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
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데이터에 따른 군사비 지출은 중국 통계 연표에 의한 지출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사회보장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2001년 중국이 고령화 사회가 된 이래, 사회보장비 지출은 
SIPRI 자료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여전히 국방비를 추월하고 있다. 
 
[그림 4] 중국의 사회 안전망 지출과 군사비 지출(GDP 대비 비율) 

 

 

 

 

 

 

 

 

 

 

 

 

출처: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7; 2008-2010 Chin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SIPR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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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동북아시아의 고령화와 군비경쟁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속한 노령화 현상과 인구 감소는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안보 환경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 노령인구 증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 등의 요인들은 이 지역

에서 경쟁과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노인 인구와 그들의 사회안전보장을 위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이 각각 세웠던 국방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야심찬 국방계획을 감당할 예산이 부
족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2050년이 되면,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의 동북아 국가들은 군사경

합을 벌이기에는 너무 고령화된 사회가 될 것이다. 
 
1. 증가하는 사회복지비와 군비의 함수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인구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21세기를 맞이하는 
동북아 국가들이 신경 써야 하는 우선과제들 중 하나이다. 일본은 200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
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Madsen 
and Glosserman 2010).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안보위협에도 불구하고 경제침체와 고령인

구급증이 맞물린 상황에서 국방비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유일한 대안은 현재 미국과의 군사동

맹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과 중국도 곧 일본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 
다르게 최부유국이 되기도 전에 고령인구급증이라는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Howe, Jackson and Nakashima 2007). 한국의 경우, 2050년이 되면 노년층의 사회안전을 위한 예산은 
지금의 GDP 대비 2.7퍼센트에서 18.9퍼센트로 증가할 것이며, 의료 보건비등은 7.8퍼센트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현재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저세율을 택하고 있는 국가여서 고령인구

급증은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증가하는 복지관련 지출요구와 낮은 경제성장, 그리고 
높은 세금부과로 인한 국민적 저항이라는 3중고 속에서 정부가 국가재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큰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향후 20, 30년간 높은 경제성장의 여력이 남
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노령인구급증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에 
대한 커다란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Eberstadt 2010). 지금까지는 가족 내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형
식으로 노령층에 대한 관리를 하여 GDP 대비 3퍼센트만이 연금을 사용했으나, 2030년이 되면 공공연금

이 10퍼센트로 급증할 것이며, 2050년에는 15퍼센트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사회복지제도가 
아직은 미비한 상태이다. 약 1억 5천만 명의 도시유동인구들은 공공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
다. 급증하는 빈부격차 속에 사회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는 중국정부는 2007년에서 2020년까지 전
국민에게 보호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Howe, Jackson and Nakashima 2009). 

한중일 3국의 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수요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비의 예
산증가액이 줄어드는 추세는 동북아 국가들의 사회복지비 수요증가를 반영하기도 한다. 중국의 국방비

는 2010년에는 7.5퍼센트증가했다. 20년 넘게 지속된 두 자리 수 증가율이 처음으로 한 자리 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일본 역시 2011-15년 기준 국방비 예산을 줄였다(Reuters May/4/2010; Xinhua News De-
cember/14/2010). 또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각국 정부들은 국방정책들보다 사회보장 정책들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사회보장을 위한 예산이 전체 정부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Ministry of Finance 2010; Limb Jae-un 2010). 중국 역시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 추세를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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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3국의 인구 고령화가 이들간에 협력과 평화를 저절로 가져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들 국가

간에 존재하는 불신과 갈등은 여전하다. 더욱이 이들이 이미 구축한 군사력 만으로도 동북아에 심각한 무
력충돌과 파괴를 가져오기에 충분하다. 특히 부상하는 중국의 국방력은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심각

한 안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중국은 아직은 인구가 상당히 젊고 경제

발전의 잠재력이 크다. 또한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사회복지비 지출증가에 대한 부담이 아직은 덜
하다. 최근 증가하는 사회복지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07년에서 2008년에는 17.6퍼센트, 2008년

에서 2009년에는 14.9퍼센트의 국방비를 증가시켰다(China Daily March/4/2009). 중국은 1997년 이후 
5배 넘는 경제 성장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야심찬 국방근대화를 추진하였다(Bitzinger 2009,113). 지난 
23년간 중국의 국방예산은 평균적으로 연 10퍼센트 넘게 증가했다. 2012년 국방예산은 1,200억불을 넘
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5년까지 연 18.75퍼센트의 증가율로 3년 만에 두 배 가까운 2,38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
tion: NATO) 8개 군사대국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이다(Financial Times February/13/2012). 
이러한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한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7.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노
령화로 인해 국방비 지출에 큰 제약을 받는 일본과 한국에 커다란 안보위협을 가져올 것이다. 이 경우 한
일 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한가지이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시켜나가야만 할 것이다(Cha 1999, 54-58). 이 경우 동북아 세력균형에서 미국의 
역외균형자로서의 역할과 미군의 주둔이 더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경제력은 2020-25년이 되면 미
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Jackson and Howe 2008, 11-12). 하지만, 2020년이 되면 중국 사회는 
본격적인 고령화의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지출 역시 새로운 제약을 받을 것이다. 즉, 
2020년에서 2030년이 되면 동북아 삼국 공히 심각한 군비경쟁을 하기에는 너무 늙어버린 사회가 될 것이

라는 전망이다. 이는 역으로 향후 10-20년간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중일 간의 세력 균형과 동북아 평화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된다.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미국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이 절
실한 것이다(Obama 2007, 12). 
 
 
 
 
V. 결론 

 
앞서 살펴본 동북아의 급속한 인구변화는 한국의 국방 정책과 전략 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첫째는 
앞으로의 군 개혁 및 국방정책 수립에서 노령화에 따른 장기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인구 노령화와 감
소는 당장 앞으로 군 인력 충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군대에 입대할 젊은 남성 인구의 감소는 현
재 의무복무로 인한 사병위주의 징집제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육군 중심의 60만 대군을 유지하기가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해 질 것이다. 더욱이 정부와 정치권은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여 지금

까지 지속적으로 의무복무 연한을 줄여왔다. 그러나 군에 복무할 절대 징집대상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현재의 군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복무기간을 늘리는 방안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나 한번 단
축한 의무복무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복무연한을 늘릴 의지가 없는 한 우리군 인력은 앞으로 점차 감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양적

으로 감소하는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급의 장기 복무자를 늘리는 방안이 있다. 이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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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의무복무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문제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군 전투 인력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훨씬 많은 인건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장차 한국의 국방안보 전략의 수립에서 가장 큰 도전은 줄어드는 정부재원이 될 것이다. 앞
에서 지적한 국방인력 감축에 따른 모병제로의 전환이 가지는 문제점은 그 비용조달이 쉽지 않다는 것이

다.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및 세수의 저하와 노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가는 국방비에 투자할 수 
있는 정부재정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킴으로써 모병제로의 전환에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의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면 이는 결국 다른 분야, 즉 신무기의 개
발이나 획득에 많은 제약을 가져올 것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국방정책과 개혁은 어떻게 한정된 재원을 가
지고 감소하는 인력과 인건비의 상승 속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무기체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 구조와 전략을 개발할 것인가의 어려운 과제에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
리 안보이익과 이에 대한 위협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른 무기

체계의 구입과 정비도 무조건 각 분야의 최신무기를 구입하기 보다 우리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지형에 맞
는 맞춤형 구조를 구축하려는 지혜와 효율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크게 사회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국방

과 함께 다른 분야, 즉 사회안보로 해석되는 복지 외에도 교육, 의료, 기간 시설 등의 중요한 우선순위들 가
운데 가장 효율적인 균형점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인구 노령화와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가장 직접적인 대응은 출산을 장
려하여 인구감소와 노령화를 저하, 내지는 역전 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고출산 사회에서 저출산 사회

로의 이행이 결코 쉽지 않았듯이, 이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은 오랜 시간과 함께 사회전반의 인식변화가 요
구되는 더욱 어려운 도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선책의 하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해외인력의 수입

이다. 2012년 현재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수가 드디어 100만을 넘어섰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

은 한국 사회가 가진 고질병인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
러나 이 역시 대량 이민의 경험이 전무한 한국사회에 다수 외국인이 정착하면서 나타나게 될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제기한다. 외국인의 대량 유입은 단순히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조화로운 관계 수립이라는 수준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한국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단일민족 전통을 기반으로 수립된 우리의 안보관 및 국방정책 수립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민족과 통일을 기치로 국가안보를 추구해온 국군에 대한민국 국적의 유색 
혼혈인 젊은이를 어떻게 합류시킬 것인지는 단순히 인력충원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의 안보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이는 장차 다가올 통일 준비와 관련한 남북한 병사들간의 화합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더욱 복잡한 도전을 제기한다. 그 근본적인 대책은 당장 한국민족 중심의 민족적 가치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인류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합의를 찾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 3국의 급속한 저출산과 노령화는 오늘 날 유럽국가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지역에서 국
방비보다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을 더욱 많이 증대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지난 2011년 퇴임 직전 유럽순

방에서 미국의 게이츠(Robert Gates) 국방장관은 유럽 NATO 국가들 중 오직 네 국가만이 GDP 대비 2
퍼센트 이상의 국방비를 사용함으로써 너무 많은 안보 부담을 미국에게 지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Gates 2011). 인구감소 및 노령인구 급증은 동북아시아의 경제는 물론 정치, 군사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
진다. 급속한 인구 노령화는 경제성장을 제한할 것이며, 세수를 줄일 것이며, 정부의 예산사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각 정부는 늘어나는 연금과 보건서비스 수요를 위한 예산을 확충 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2025년이 되면 고령인구에 따른 연금과 보건서비스 지급을 위해 다른 
부문의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전망이 있다(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08, 28-41). 중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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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010년에 농촌 및 지방지역에 제공하는 사회안전서비스에 따른 지출로 인해 국방비 예산 규모를 조
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사회인구노령화는 이들 사회의 가치관, 국가

의 정책목표 우선순위 등의 설정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날로 노령화되는 인구가 전통적 국
가 안보보다는 자신들의 국내적 사회보장에 더욱 관심을 기울임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의 안보 정책 담당

자들은 단순한 국방비 지출확대로 인한 국방력 강화보다는 국내적 사회안전망 설치에 더욱 심혈을 기울

일 것이다. 국가안보에서도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중일 삼국이 
소모적인 안보경쟁과 대결보다는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8년 이
후 이루어지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이러한 협력의 단초일 수도 있다8.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듯 불
신과 경쟁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미흡한 동북아에 인구 노령화는 이들의 협력과 평화를 촉진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 (註)  

 
1 유엔에 의하면 한 사회가 기존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구당 2.1명의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고 

정의한다. 
 
2 유엔에 따르면 인구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퍼센트에 도달할 경우, 고령화사회, 14 퍼센

트의 경우 고령사회, 20퍼센트의 경우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the United Nations 2008) 
 
3 일본의 경우와 같이 한국도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중

국, 동남아,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1백2십여 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이 숫자는 불법체류자까지 합할 경우 1백5십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일보> 2008/4/21; 
New York Times November/2/2009). 

 
4 선거 기간 중 ‘콘크리트보다 국민을 위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민주당의 하토야마(鳩山由紀夫) 당수는 

자민당 정권을 교체하여 의회 내 토건족과 같은 수구세력이 잡고 있는 정부예산을 노령화, 저출산, 과도

한 수출주도형 경제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쓸 것을 약속하였다(The Economist Au-
gust/20/2009) 

 
5 계획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령인구 중 연금수혜자의 숫자가 현 17퍼센트서 67퍼센트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재정경제부 2006). 
 
6 중국의 사회적 소비는 의료 서비스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중국의 실제 군비 지출은 정부가 제시

하는 수치보다 높다고 여겨진다. 
 
7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08년 이후 8퍼센트 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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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25년에는 미국을 추월하고 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8 2011년 5월 한중일 삼국은 4차 삼국정상회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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